
어업용 면세유 불법유통 “급증”
해양경찰청, 단속금액 42억원 달해 … 고유가에 어업부진 영향

고유가 영향으로 어업용 면세유를 불법 유통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경찰청이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 1-7월 불법 면세유 단속금

액은 41억9000만원으로, 2011년 전체 20억4000만원의 2배에 달한다.

면세유 불법유통 혐의로 구속된 인원도 3명으로 2011년 1명보다 많고, 불구속 입건된 인원은 무려 19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업용 면세유는 수협이 어민의 어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시중가격의 40% 수준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일부

어민은 주유소에 웃돈을 받고 판매하거나 보일러 연료, 건설현장 중장비 운용 용도로 사용하는 등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해경은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최근 어업부진 및 고유가 영향으로 면세유 불법유통이 늘어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심재철 의원은 “해경이 어선의 입출항 관리만 철저히 해도 상당수의 면세유 관련 불법행위를 줄일

수 있다”며 “국토해양부와 수협을 비롯한 관계부처와 함께 면세유 불법 유통행위 방지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

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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